<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2023. 2. 27. ~ 4. 4.)>

1. 분류: 보고서
2. 문서번호: A/HRC/52/39(AUV) (2023년 3월 1일)
3. 제목: 테러리즘 및 극단적 폭력주의 대응 및 예방의 맥락에서 신기술의 개발, 활용, 이전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Human rights implications of the development, use and transfer of new technologies in the context of counter-terrorism and countering and preventing violent extremism)
4. 제출자: 반테러 활동에 있어서 인권과 기본권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
5. 배경
테러리즘과 극단적 폭력주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신기술의 개발, 활용, 이전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신기술이 인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와, 반대로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사례를 설명함
6. 내용
[bookmark: _GoBack]신기술이 인권, 평등, 인간 존엄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신기술이 악용될 경우 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함. 특히 고위험 기술들의 경우 안보와 반테러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함. 
따라서 이러한 신기술을 개발, 활용, 이전할 때 인권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신기술을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예를 들어 드론은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할 위험이 있으며, 생체정보 수집은 반테러의 목적으로 수집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이 조직범죄에 노출되는 등 시민들의 일상에 가해지는 위협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음. 

<주요 권고>
각국 정부에
1. 안보 및 대테러 영역에서 인권침해 기록이 상당한 국가들이 고위험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역량 강화 및 기술적 지원에 대한 불가 및 제재에 대한 규칙 제정
2. 위험관리, 인권실천점검의무 절차, 평가 관련 규칙을 세워서 ‘위해 방지 원칙(Do no harm)’ 준수 노력
3. 대테러 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 실시와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대테러 활동 촉진

